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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갈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질서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다. 수많은 분석들은 일정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먼저 각 행위자들이 국가 이익을 상정하고 이를 대전략(grand strategy)과 치밀한 세부 전술을 통해 실현한다고 보는 가정이다. 특히 중국은 지정학적∙지경학적 이익, 국내 정치적 사정까지 반영해 ‘남중국해 대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 아래 주도면밀하게 이익을 확장하고 있는 나라일 것으로 전제된다. 
[bookmark: _GoBack]그러나 중국이 주도면밀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2009년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와 관련해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이를 군사적 행동으로 뒷받침했다. 그러나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는 구체적 전략과 계획 없이 추진돼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됐다. 득보다 실이 컸다. 중국이 꿈꾸는 장기적 이익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구체적 전술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다. 중국이 상정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국익은 장기적 이익인 반면, 자기주장 강화와 군사적 행동에 따른 손실은 단기적이며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 실패는 안이한 상황 판단, 세밀한 전략 부재에서 비롯됐는데 2009년 이후 세 사건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중국은 2009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취한 행동에 당황해 느닷없이 ‘과도한’ 군사력을 동원, 이들 나라를 압박했다. 치밀한 장기 계획 없이 밀어붙인 것이다. 두 번째, 이런 대응은 미국의 ‘아시아 피봇(Pivot to Asia)’ 정책의 성격을 군사적 관여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매우 꺼려했던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강화와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라는 결과가 초래됐다. 마지막으로 9단선(nine dash line)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간 필리핀에게도 역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재판 결과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2009년 이후 강화된 중국의 자기주장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 변화
최근까지 중국은 군사적 행동과 강력한 자기주장을 비교적 자제해 왔다. 중국은 오랫동안 장기적 관점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접근했다. 1986년 덩샤오핑 (Deng Xiaoping)은 당시 필리핀 부통령과의 대화에서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문제는 잠시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영토 분쟁)가 중국과 필리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우호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덩샤오핑은 또 1988년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당시 필리핀 대통령에게도 “많은 세계지도에 남사군도는 항상 중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왔다.[footnoteRef:1] 남사군도는 중국에 속한다”라면서도 “양국 우호 관계의 관점에서 잠시 이 문제는 접어두고 공동 개발의 접근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footnoteRef:2] 중국은 2002년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사용을 자제한다는 ‘남중국해에서의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도 체결한 바 있다.[footnoteRef:3]  [1: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문제에 아키노(Aquino) 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한다. 여기서 언급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은 2013년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으로 끌고 간 베니뇨 아키노(Benigno Aquino III)의 어머니이다. 약 25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머니 아키노 시절과 아들 아키노 시절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큰 변화를 보인다. ]  [2:  덩샤오핑의 구체적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외교사에 관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C. “Set aside dispute and pursue joint development” (http://www.fmprc.gov.cn/mfa_eng/ziliao_665539/3602_665543/3604_665547/t18023.shtml)]  [3:  DOC의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ASEAN.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http://asean.org/?static_post=declaration-on-the-conduct-of-parties-in-the-south-china-sea-2)에서 확인. ] 

DOC 체결 이후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남중국해는 2009년 이후 다시 갈등에 휘말린다.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의 남중국해 분쟁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0년~2008년 9년간 충돌 및 긴장 사례는 총 15건이다. 중국과 동남아, 중국-미국의 충돌이 다 포함된 숫자이다. 이에 따르면 2007년에는 한 건의 충돌도 없었다. 그러다 2009년~2012년 4년간 충돌 및 긴장 사례가 37건으로 급증했다. 2009년 3건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6건,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4건의 충돌이 있었다. 2009년 이전 연간 1.6건이던 충돌이, 2009년 이후 연간 9.3건으로 급증했다. 

동남아 국가들과 일상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2년간 남중국해의 암초들에 군사시설을 세우는 등 영토 확장 작업을 지속해 왔다. 2014년부터 피어리 크로스 리프(Fiery Cross Reef), 게이븐 리프(Gaven Reef), 남존슨 리프(Johnson South Reef), 휴즈 리프(Hughes Reef) 등에서 간척 사업을 벌이고 활주로 및 군사시설을 확장했다.[footnoteRef:4] 중국은 이런 시설들이 어선 등의 대피를 위한 인도적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언제든 군사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직접 도발도 했다. 베트남이 강력히 항의하고 반중국 시위를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베트남의 경제 수역에 석유시추선을 들여보내 탐사작업을 벌였다. 2016년 2월에는 우디섬(Woody Island)에 HQ-9(중국명 紅旗, Hong Qi)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footnoteRef:5]  [4:  중국의 매립과 간척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Island Tracker. (http://amti.csis.org/island-tracker/)을 볼 것. ]  [5:  Shannon Tiezzi. “Confirmed: China Deploys Missles to Disputed South China Sea Island” The Diplomat, February 18, 2016. (http://thediplomat.com/2016/02/confirmed-china-deploys-missiles-to-disputed-south-china-sea-island/) 홍치(HQ-9) 지대공 미사일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사거리는 200km에 달하며 마하 4.2의 속도를 낸다. ] 


중국 외교 방향의 전환: Assertive China
2009년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인 행동은 1차로 외교정책의 방향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돼야 한다. 이 시기를 전후로 중국의 외교정책은 자기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다소 복잡한 두 개의 흐름, 즉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중첩되며 발생한 상황이 이런 전환의 큰 배경이 된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다. 중국이 자유주의 없는 자본주의적 성장을 빠르게 이루며, 중국식 사회주의 혹은 중국식의 국가자본주의가 경제성장의 효율성 면에서 시장자본주의에 비해 우월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footnoteRef:6]  [6:  함재봉. 2015. “총론: 미국 힘의 원천-창조적 파괴” 함재봉, 모종린, 오정근 외. 《팍스 아메리카나 3.0 다시 미국이다》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Pp. 17-18.] 

경제성장뿐 아니라 종합적인 국력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등한 정도로 발전했다는 관찰이 2000년대 중반부터 나왔다. 2005년부터 회자된 G2라는 담론이 그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지역의 경쟁 상대인 일본의 경제력을 곧 앞설 것이라고 전망됐고 이는 2010년 현실화되었다. 2015년 중국의 구매력 기준 GDP는 미국을 앞서기도 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중국의 군비 상승폭은 미국보다 훨씬 컸고 머지 않아 미국의 군사력을 앞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표 1. 2000년 이후 미-중 군비 지출과 증감률 비교[footnoteRef:7] [7:  SIPRI 군비 지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재구성.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단위: USD 백만 달러, %
	연도
	미국
	증감률
	중국
	증감률
	연도
	미국
	증감률
	중국
	증감률

	2000
	414,768 
	
	43,230 
	
	2008
	682,967 
	7.4 
	113,527 
	9.5 

	2001
	418,135 
	0.8 
	52,179 
	20.7 
	2009
	737,747 
	8.0 
	137,401 
	21.0 

	2002
	469,486 
	12.3 
	60,642 
	16.2 
	2010
	757,992 
	2.7 
	144,383 
	5.1 

	2003
	534,351 
	13.8 
	  65,496 
	8.0 
	2011
	748,646 
	- 1.2 
	155,898 
	8.0 

	2004
	582,400 
	9.0 
	72,415 
	10.6 
	2012
	706,082 
	- 5.7 
	169,321 
	8.6 

	2005
	610,176 
	4.8 
	79,809 
	10.2 
	2013
	650,081 
	- 7.9 
	182,930 
	8.0 

	2006
	619,653 
	1.6 
	92,586 
	16.0 
	2014
	609,914 
	-  6.2 
	199,651 
	9.1 

	2007
	635,921 
	2.6 
	103,716 
	12.0 
	2015
	595,472 
	-  2.4 
	214,485 
	7.4 



2009년 중-미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핵심 이익(core interest)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footnoteRef:8] 이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장받고, 확보된 이익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 세력 분할을 추구한다는 개념이었다. 2012년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은 더 구체화 돼 신형 대국 관계(New Type of Major Powers Relations)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footnoteRef:9]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중-미 정상회담에서 “거대한 태평양은 세계 두 강대국, 즉 미국과 중국의 발전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the vast Pacific Ocean has enough room to accommodate the development of the two great powers in the world, namely China and the United States)”는 말로 신형 대국 관계의 구체적 모습을 표현한 바 있다.[footnoteRef:10]  [8:  2009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을 볼 것. Joint Press Statement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Hu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joint-press-statement-president-obama-and-president-hu-china)]  [9:  신형대국관계라는 표현은 2012년 12월 제 18차 당대회 시진핑 주석 연설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은 “장기적이며 안정적이고 건강한 신형대국관계를 건립하고 추진할 것이다” (推动建立长期稳定健康发展的新型大国关系)라고 했다.]  [10:  2013년 6월 8일 미-중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의 발언. (http://www.fmprc.gov.cn/mfa_eng/topics_665678/xjpttcrmux_665688/t1049439.shtml)] 

2007년 결정된 대강의 외교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스스로의 힘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대적인 힘도 고려에 넣게 된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글로벌 유일의 강대국, 미국’이라는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힌다. 미국의 쇠퇴(US in Decline)라는 전망까지 나왔다.[footnoteRef:11] 미국의 경제적 곤경,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 쇠퇴에 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중국 힘의 상승을 의미했다.  [11:  Randall L. Schweller and Xiaoyu Pu, "After Unipolarity: China's Visions of International Order in an Era of U.S. Declin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1 (Summer 2011), pp. 41-72] 

미국의 상대적 쇠퇴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했다. 그리고 이런 착시현상은 갑작스럽게 중국이 공세적인 대외 정책과 주변부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2000년대 초부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의심은 시작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의 군사력뿐 아니라 종합적인 힘에 대한 의문이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로 인한 도덕적 타격까지 더해졌다.[footnoteRef:12]  [12:  최강. 2015. “미국판 경제, 군사 병진 정책” 함재봉, 모종린, 오정근 외. 《팍스 아메리카나 3.0 다시 미국이다》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Pp. 146-147. ] 

테러와의 전쟁이 특히 아시아 방면에 대해서 갖는 함의는 미국이 아시아 방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적절히 견제할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던 시기이다. 한번 중동에 발을 넣은 미국은 중동 지역을 쉽게 빠져 나오지 못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Arab Spring)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관심과 역량을 중동지역에 붙잡아 두게 했다. 이렇게 미국이 중동지역에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는 사이 중국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했다. 미국의 힘에 대한 의심이 증대되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성장하는 두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자신의 힘에 대한 중국의 과신이 나타났다. 결국 이는 미국을 누르고 아태지역에서 헤게모니를 빨리 성취하려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 정책을 가져왔다. 


중국의 남중국해 대차대조표
갑작스럽게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주장 강화가 2009년 이후 초래한 손실은 이익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크다. 남중국해와 관련한 중국의 이익은 거의 다 장기적으로나 실현될 이익이다. 그에 비해서 손실은 매우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장기적 이익
중국이 남중국해에 9단선을 설정하고 그 대부분을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 국가이익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의 지배와 통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남중국해는 거의 유일하게 중국에게 허락된 해양 출구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대륙 세력(land power)에서 확장하여 해양 세력(sea power)까지 추구하고 있다. 의도대로 된다면 중국은 대륙 세력인 동시에 해양 세력인 최초의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 해군력을 강화하고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을 추진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이런 의도를 반영한다.[footnoteRef:13]  [13:  Michael McDevitt. “Becoming a Great Maritime Power: A Chinese Dream” CAN Report. June. 2016. (https://www.cna.org/cna_files/pdf/IRM-2016-U-013646.pdf)] 

두 번째, 중국은 안보를 위해 남중국해에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려 한다. 군사력, 특히 해군력이 약했던 시기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 반면 미국은 남중국해는 물론 전 세계 바다를 연결해 미국의 전략적 해양 수송로(Sea Lane of Communication, SLOC)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남중국해 바다와 상공에서 미국은 자유롭게 정찰하며 해양 수송로를 유지, 강화해 왔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에게 이 같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점차 위협으로 간주됐다. 
중국은 이에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해안에서 최대한 멀리 밀어내고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려 해 왔다. 미국의 공해전(Air-Sea Battle) 전략이 등장한 배경도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rea-Denial: A2AD)전략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footnoteRef:14] 중국의 군사적∙전략적 이익은 적어도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동시에 미국의 감시에서 벗어난 공간을 확보하며 나아가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의 공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14: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May 31, 2016 p. 7.]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남중국해에 걸린 중국의 이익은 크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중국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이는 향후 심각한 에너지 안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footnoteRef:15] 이런 가운데 남중국해 해저에는 상당한 에너지 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하면 약 110억 배럴의 원유와 19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인용한 다른 수치들을 보면 미국지질연구소(US Geological Survey)는 남중국해의 자원 매장량을 원유 50~220억 배럴, 천연가스 70조~220조 입방피트로 추정한다. 반면 중국국영석유회사(Chinese National Offshore Oil Company)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더 크게 보고 있는데, 각각 1,250억 배럴, 500조 입방피트가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footnoteRef:16]   [15:  Zha Daojiong and Michael Meidan. “China and the Middle East in a New Energy Landscape” Chatham House Research Paper. October 2015. ]  [16: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outh China Sea. February 7, 2013 (https://www.eia.gov/beta/international/analysis_includes/regions_of_interest/South_China_Sea/south_china_sea.pdf). 이 보고서는 남중국해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추정치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저마다 추정치가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정확한 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어업 문제도 있다. 중국 남부를 포함,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안에는 약 2억 7천만 명이 살며 이들의 상당수가 생계를 어업에 의존한다. 저소득층에게 어업은 주 소득원이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런데 무분별한 어획으로 근해의 수산 자원이 줄어들자 어선들은 점차 먼 바다로 진출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국가 간 갈등은 국적이 다른 어선 간에 어장을 놓고 벌이는 경쟁과 그에 따른 충돌에서 시작돼 왔다. [footnoteRef:17]  [17:  Zhang Hongzhou. “Chinese Fishermen at Frontline of Maritime Disput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RSIS Commentary No. 152/2016. (http://www.rsis.edu.sg/wp-content/uploads/2016/06/CO16152.pdf?utm_source=getresponse&utm_medium=email&utm_campaign=rsis_publications&utm_content=RSIS+Commentary+152%2F2016+Chinese+Fishermen+at+Frontline+of+Maritime+Disputes%3A+An+Alternative+Explanation+by+Zhang+Hongzhou+)] 

지경학적 이익에는 전략적 이익도 포함된다. 남중국해를 장악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주변국,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 중국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연간 5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물동량이 통과하는 세계 무역의 가장 중요한 항로 중 하나다.[footnoteRef:18] 전 세계 석유 수송의 1/3,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 일본과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의 90%, 천연가스의 33%뿐 아니라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75%가 이 항로를 지난다.[footnoteRef:19]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한다고 이들 국가들이 즉각 무역 및 에너지 수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사시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에너지 자원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  [18:  Ronald O’Rourke.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31, 2016. ]  [19:  Mikkal E. Herberg. “The Role of Energy in Disputes over the South China Sea” June 28, 2016. (http://maritimeawarenessproject.org/2016/06/28/the-role-of-energy-in-disputes-over-the-south-china-sea/)] 


그림 1. 남중국해에 걸린 중국의 이익
[image: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손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 영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난제다. 두 국가 간 영토 갈등은 양자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해도 매우 민감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남중국해 갈등은 양자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 문제라는 점이 해결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남중국해 곳곳에서 두 개 국가 이상의 영토 주장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 같은 해양영역에 대한 권리 주장이 겹친다. 가장 심한 남사군도의 경우 남서쪽 끝 부분에는 중국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의 주장까지 겹친다. 어렵게 두 국가 사이에 양자 간 영토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그 타협안을 놓고 나머지 국가들과 또 협상을 해야 해 해결이 쉽지 않다.  
중국의 경제적 이익인 해저 에너지 자원 통제도 영유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중국의 해양세력화, 대양해군 건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 차단이라는 과제도 한두 해 사이에 효과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영토 경계 획정처럼 눈에 보이거나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중국이 자기 주장을 강화한다 해도 실제로 중국이 실현할 수 있는 이익은 이처럼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이야기다.
이에 반해 중국이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데 따르는 손실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2009년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자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중국의 미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등장한 강한 자기주장, 군사적 행동은 글로벌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중국 스스로의 약속에 배치되고 중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남중국해 영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모습은 무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이런 이미지는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아시아교류와 신뢰구축 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에서 밝힌 ‘아시아 신안보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footnoteRef:20]  [20:  시진핑 주석의 구체적 발언 내용에 관해서는 China.org.cn의 번역문 참조. “New Asian security concept for new progress in security cooperation” (http://www.china.org.cn/world/2014-05/28/content_32511846.htm)] 

중국의 강한 자기주장, 군사적 행동은 영토 분쟁 당사국인 아세안 몇몇 나라를 비롯해 주변국의 안보 불안도 가중시킨다. 1990년대 이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천안문 사태와 같이 중국이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했을 때 편을 들어 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 1990년대 이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footnoteRef:21] 주변부의 안정이 중국의 안정과 성장에 직결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주변 국가들을 반드시 우호 세력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중국이 보여준 남중국해에서의 공세적 행동은 지난 20여 년간 엄청난 자원을 투입한 대 아세안 외교를 무위로 돌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1:  이재현.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국의 대외전략: 대 동남아 외교의 과제와 강화전략”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안보학술논집. 23집 상. Pp. 209-218.] 

나아가 시진핑이 2014년 CICA회의 연설에서 간접적으로 비판한 미국의 아시아 개입에 오히려 정당성을 제공한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 특히 피봇 정책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 주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늘릴수록 지역 국가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강력한 지역 균형자를 원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필리핀, 베트남과 미국의 깊어지는 군사협력, 미국 피봇 정책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우호적 태도 등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자구책이다. 중국의 군사적 주장이 강화될수록 일본, 호주, 멀리는 인도까지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지지하게 된다. 미국의 개입 강화와 이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긍정적 반응은 결국 중국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을 빚는다.  
더욱이 남중국해는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일대일로의 한 부분인 해양 실크로드는 남중국해에서 출발해 바로 동남아시아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하지 않고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한다면 이는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공동 번영, 지역 평화라는 이상을 심각하게 퇴색시키게 된다. 중국이 2009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보여 온 모습은 중국의 일대일로, 더 정확하게는 해양 실크로드의 건설이라는 비전과 양립되지 않는 모순이다. 중국발 남중국해 갈등, 군사적 행동 강화로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셈이다. 

2009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실패
2009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펼친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잘 짜인 계획에 따른 일련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기 힘들다. 중국에게 큰 목표는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전략은 없었다. 중국은 남중국해 상황이 변하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런 대응은 효과적이지도 않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 2009년 이후 세 장면, 즉 남중국해 대륙붕 한계 설정, 미국의 군사적 재균형 정책 강화, 그리고 국제중재재판의 중국 9단선에 관한 판결에서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륙붕한계설정과 국제중재판에 나타난 중국의 오판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는 2008년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76조에 따라 조약 가입 국가들에게 자국 대륙붕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한계인 200해리 밖으로 자연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정보를 2009년 5월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공동으로 2009년 5월 6일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했다.[footnoteRef:22]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와 관련된 자국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09년 5월 11일 일본, 한국에 면한 동중국해(East China Sea)와 관련한 중국의 대륙붕한계에 대한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만 제출했을 뿐이다.[footnoteRef:23]  [22: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mysvnm33_09/mys_vnm2009excutivesummary.pdf (말레이시아-베트남)을 볼 것. ]  [23:  동중국해 방면의 중국의 조사보고서는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preliminary/chn2009preliminaryinformation_english.php ; http://www.jamestown.org/programs/chinabrief/single/?tx_ttnews%5Btt_news%5D=35243&cHash=d6f3c1d6d5#.V1EIMJGLSUk 참조. ] 

중국은 말레이시아-베트남이 제출한 정보에 크게 반발했다. 제출 바로 다음 날인 2009년 5월 7일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과 인접 수역에는 명백한(indisputable) 주권을 갖고 있으며 관련 해역과 해저 및 그 하층토에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런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footnoteRef:24] 서한에는 남중국해 지도가 첨부돼 있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9단선을 국제사회에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1년 4월에 제출한 필리핀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서한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은 매우 많은 역사적, 법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는 견해를 추가했다.[footnoteRef:25]  [24: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보고서 제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박 서한은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mysvnm33_09/chn_2009re_mys_vnm_e.pdf을 볼 것. ]  [25:  2011년 중국 정부의 반박 서한은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mysvnm33_09/chn_2011_re_phl_e.pdf을 볼 것.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벌이는 경쟁 상황에 대해서 다소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동중국해에 대해서는 예비 정보를 제출했지만 남중국해 방면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 해역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는 중국의 실수다. 또한 중국이 국제법적 문제나 전체적인 남중국해 전략에 있어 치밀한 계획이 없었고 상황 판단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이후 남중국해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적인 정책을 펴게 된 출발점이 된다.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중국은 남중국해가 중국의 당연한 영해이므로 대륙붕 한계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남중국해를 중국의 주권적 공간으로 선포해 온 만큼 동남아 국가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고 국제 무대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대 이래로 중국이 동남아 국가와 구축해 온 신뢰 관계, 그리고 중국이 동남아에 대해 가진 영향력을 감안할 때 동남아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이런 계산을 바탕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방면 대륙붕한계 정보 제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계산과 다르게 나오자 중국은 크게 당황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던 기존의 태도를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09년을 기점으로 남중국해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의 행동과 이에 기반한 충돌이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까지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고 정도만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변화는 뜻하지 않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했고 중국은 구체적 전략이나 계산 없이 끌려가게 되었다. 

국제중재재판의 남중국해 판결
2013년 1월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으로 끌고 갔다. 그간 필리핀은 스카보로 숄 등에서 중국과 직접 충돌했다. 중국 해양 경비대도 필리핀 어선의 어로 행위를 방해해 왔다. [footnoteRef:26] 그러자 필리핀은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국제법적 지위와 중국이 설치한 해상 구조물의 성격, 필리핀이 어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국제 법정의 해석을 구한 것이다. 중국은 필리핀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중재재판이 이 문제에 관한 결정권이 없으며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26:  중국과 필리핀의 구체적인 충돌에 대해서는 Jay Batongbacal. “Arbitration 101: Philippines v. China” ( https://amti.csis.org/arbitration-101-philippines-v-china/)를 볼 것. ] 

예상대로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footnoteRef:27] 판결은 우선 9단선의 역사적 근거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남사군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도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중국이 필리핀의 전통적 어업 권리에 가한 일방적 제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27:  국제중재재판의 판결문은 https://pca-cpa.org/wp-content/uploads/sites/175/2016/07/PH-CN-20160712-Award.pdf를 참고할 것. 이를 요약한 press statement는 https://pca-cpa.org/wp-content/uploads/sites/175/2016/07/PH-CN-20160712-Press-Release-No-11-English.pdf을 참고할 것. ] 

판결이 나오자 중국은 국제중재재판은 아무 근거가 없는 제도이며 따라서 판결은 무효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중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국제중재재판의] 판결은 무효이며, 아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중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했다.[footnoteRef:28] 반면 당사국인 필리핀은 물론 미국, 일본, 호주는 중재재판 결과를 옹호하고 중국에게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footnoteRef:29] 이번 판결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 주장을 그만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중국은 판결 직후 중재재판은 영토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며 중재재판의 판결에 구애 되지 않고 향후 동남아 국가들과 양자적으로 영토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footnoteRef:30] 중국은 9단선 주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자 지난 수개월간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9단선, 항행의 자유라는 남중국해 프레임을 벗어나 다시 영토 분쟁으로 돌아가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2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C. “State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Award of 12 July 2016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12 July 2016. (http://www.fmprc.gov.cn/nanhai/eng/snhwtlcwj_1/t1379492.htm). 원문은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olemnly declares that the award is null and void and has no binding force. China neither accepts nor recognizes it.”]  [29:  필리핀의 공식 반응에 대해서는 http://www.dfa.gov.ph/newsroom/dfa-releases/9900-statement-of-the-secretary-of-foreign-affairs-2을 볼 것. 미 국무부의 반응은 http://www.state.gov/r/pa/prs/ps/2016/07/259587.htm을 볼 것. 일본 외무성의 반응은 http://www.mofa.go.jp/press/release/press4e_001204.html, 호주 외교부의 반응은 http://dfat.gov.au/news/news/Pages/australia-supports-peaceful-dispute-resolution-in-the-south-china-sea.aspx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남아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반응은 그 수위가 낮은 편임. 이 두 국가의 반응은 중재재판 결정에 “유의한다(takes note)” 정도로 약하다. ]  [30:  중국 정부의 반응, 남중국해 문제 전체에 관한 입장,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문서가 “China Adheres to the Position of Settling Through Negotiation the Relevant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in the South China Sea”라는 제목으로 2016년 7월 13일 발표되었다. (http://www.fmprc.gov.cn/nanhai/eng/snhwtlcwj_1/t1380615.htm)] 

중국은 2013년 제소부터 2016년 최종 판결까지 남중국해 문제에서 정교하고 잘 계산된 전략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국제법과 국제법의 근거인 현 국제 관계 질서와 국제사회 여론에 대한 심각한 상황 판단 오류도 드러낸다. 중국은 아세안 내 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을 지지하게 만들어 아세안을 분열시키고 아세안의 내적 단결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다.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아세안 내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내적 분열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다. 또한 자신의 힘을 과신한 중국은 소송 시작 이후 재판 무력화를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 했다.[footnoteRef:31]  [31:  물론 중국이 이 중재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따라가는 것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다. 오히려 중국은 필리핀이 2013년 제소했을 때 국제법적 제도를 무시하기 보다 필리핀을 설득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 ] 

중국의 오판은 쉽게 증명된다.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부록 1). 중재재판 판결 이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여 중재재판이 불법적이라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국가는 10여 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가51개, 중국의 입장 지지를 거부한 국가가 4개, 그리고 중국의 입장과 반대로 중재재판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를 보인 국가가 40개에 이른다. 단순하게 보면 중재재판 전에 중국은 44:10으로 패한 셈이다.[footnoteRef:32]  [32:  이 조사는 미국 CSIS의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에 의해 이루어졌다. https://amti.csis.org/arbitration-support-tracker/을 볼 것.] 

그림 2. 국제중재재판에 대한 각국의 입장[footnoteRef:33] [33:  푸른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중국이 제기한 국제중재법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반대하며 국제중재법정의 권위를 인정한 국가들이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며 국제중재법정이 남중국해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국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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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 결과가 나온 후 이 판결에 관한 각 국의 반응을 봐도 마찬가지다. 8월 2일 현재 이 판결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국가가 7개, 판결을 준수하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논평한 국가가 33개, 그리고 중립적 입장을 보인 국가가 9개, 마지막으로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국가가 중국을 포함해 5개이다. 결국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는 4개에 지나지 않고, 이번 판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는 40개에 달한다 (부록2).[footnoteRef:34]  [34:  이 조사는 미국 CSIS의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에 의해 이루어졌다. https://amti.csis.org/arbitration-support-tracker/을 볼 것. ] 

그림 3. 국제중재재판 판결 이후 각 국가의 논평[footnoteRef:35] [35:  푸른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국제중재재판 결과가 나온 후 이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표시한 국가들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며 국제중재재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한 국가들. ] 

[image: C:\Users\LEE Jaehyo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Word\남중국해 판결-01.jpg]

이번 판결을 두고 국제사회가 보인 반응은 지금까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취했던 강력한 자기주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직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국가들이 기존의 국제 질서와 제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 질서가 자신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직은 중국의 힘이 법과 제도에 기반한 현 질서를 넘어서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09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보여진 중국의 행동은 중국의 힘을 보여주었다기 보다는 중국이라는 큰 국가가 현존하는 질서를 깨뜨리고 그 밖에서 행동하려 한다는 우려만 만들어 냈다. 
중국이 중재재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9단선을 계속 고수하는 등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더 큰 비난을 받게 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도와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글로벌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실추를 막을 수 없다. 이미지가 악화되면 향후 중국이 좋은 의도로 국제사회에 제안을 해도 의심을 받게 된다. 당장 일대일로, AIIB 등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계획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제사회 시각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9년 이후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힘의 과시는 중국이 의도하는 목표 달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가 초래한 미국의 군사적 재균형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기주장과 군사행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처럼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남중국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중국이 동남아와 남중국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성격을 군사적 개입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2009년부터 자기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한 중국은 이제 미국의 대 아시아 재균형 정책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적절히 힘을 과시해 자제시킨 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 혹은 퇴로가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의해 차단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2009년 아시아 피봇 정책이란 형태로 등장했다. ‘첫 번째 아시아-태평양 대통령’을 선언한 오바마는 새로운 다자주의와 경제적 관여를 피봇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footnoteRef:36]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009년 일련의 연설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오랫동안 미뤄왔던 아세안우호협력조약(ASEAN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을 2009년 서명한 데서 동남아에 대한 피봇 정책의 구체성이 드러난다. 이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2011년 러시아와 함께 EAS 회원국이 되었다.  [36:  김현욱, 2009.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과 신아시아 정책“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9-39, (2009).] 

경제적 관여 정책의 일환으로 환태평양경제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환태평양경제협정은 이전 부시(G. W. Bush) 행정부 말기에 시작된 것이지만, 부시 행정부는 공을 오바마 행정부로 넘겼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환태평양경제협정을 경제적 관여의 핵심적인 도구로 채용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협정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일대일로와 AIIB 등 경제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전개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의 초기 피봇 정책은 동맹 강화나 군사적 관여보다 지역의 다자 무대에서 안보와 전략적 이슈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2010년 7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발언에는 미국이 EAS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제도(political-security institution)’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은 2010년 EAS 직전 장관의 하와이 연설에서도 확인된다. EAS본회의에서 “EAS를 ‘정상들이 친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주요한 정치, 전략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leaders can have intimate and informal discussions on important political and strategic issues)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footnoteRef:37] 직접적인 대중 견제, 군사적 관여 강화보다 다자 협력의 장을 활용한 견제에 무게를 둔 것이다.   [37:  각각 Hillary Rodham Clinton, “Remarks at Press Availability” at National Convention Center, Hanoi, Vietnam 23 July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0/07/145095.htm); Hillary Rodham Clinton, Intervention at the East Asia Summit. Hanoi, Vietnam October 30 2010.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0/10/150196.htm) ] 

그러나 피봇 정책은 2010년을 고비로 점차 군사적 관여, 남중국해 문제 제기를 통한 견제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한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남중국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지 1년 여 지난 시점이다. 2010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2011년 이후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지역 동맹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본격화 했다. 2011년 당시 베니뇨 아키노(Benigno Aquino III) 필리핀 대통령의 지원 요청을 받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남중국해를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s Sea)로 부르며 직접 미 해군 함정에 올라 남중국해를 시찰하고 경비정 2척도 필리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드러나게’ 견제하고 나섰다.[footnoteRef:38]  [38:  Floyd Whaley. “Clinton Reaffirms Military Ties with the Philippines”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6, 2011. (http://www.nytimes.com/2011/11/17/world/asia/clinton-reaffirms-military-ties-with-the-philippines.html?_r=0)] 

2011년, 미국은 베트남과 정치, 안보, 국방 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첫 군사 협력 조치로 군사 의약품 연구 및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협정서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2015년 미-베트남 국방 관계 공동 비전 성명(US-Vietnam Joint Vision Statement on Defense Relations)으로 구체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양 안보 협력을 다루기 시작했다. 명백하게 중국과 베트남의 남중국해 갈등을 염두에 둔 국방 협력이다. 그리고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 
2011년 EAS 참가 직전 호주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다윈(Darwin)기지에 미 해병 250명 파병 방침을 밝히고 향후 4년간 2,500명까지 증원하는 동시에 미 공군기의 호주 방문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국방 예산의 삭감이 아태지역에 대한 국방 예산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Defense cuts will not —I repeat, will not —come at the expense of the Asia—Pacific)”이라고 언급했다.[footnoteRef:39] 이런 계획은 미국의 4개년국방검토보고서 2014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QDR 2014)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향후 2020년까지 미 해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footnoteRef:40]  [39:  Jackie Calmes, "A U.S. Marine Base for Australia Irritates China," The New York Times, (16 November 2011). http://www.nytimes.com/2011/11/17/world/asia/obama-and-gillard-expand-us-australia-military-ties.html?pagewanted=all]  [40:  Secretary of Defense, United Stat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P. 34. (http://archive.defense.gov/pubs/2014_Quadrennial_Defense_Review.pdf)] 

이처럼 미국은 지난 2~3년간 동맹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넘어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까지 나아가는 더 큰 그림을 그려왔다. 구체적인 모습은 인도-퍼시픽(Indo-Pacific)이라는 새로운 지역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 개념을 군사, 전략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잇는 네 국가들의 협력, 나아가 연합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인도-퍼시픽은 부상하는 중국의 힘, 그리고 남중국해 및 인도양에서 늘어나는 중국의 자기주장과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인 힘과 대 중국 봉쇄 의지를 갖춘 세 국가를 미국이 전략적으로 연합하는 형태의 지역 구상이다. 
미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 보다 정확하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와 늘어나는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점차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작은2012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남중국해에 파견한 조치다. 미국의 항모와 전함들이 아태지역 해양에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중국과 동남아 국가 사이의 마찰이 고조된 이 시기에 미 항모가 남중국해를 항해한 것은 명확히 중국에 보내는 경고다. 이어 2015년 미국은 다시 구축함 라센(Lassen)호를 당시 논란이 된 수비 리프 (Subi Reef) 근해로 진입시켜 정찰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의 성격을 항행의 자유를 확인하기 위한 작전으로 규정했다.[footnoteRef:41]  [41:  Helene Cooper and Jane Perlez. “White House Moves to Reassure Allies with South China Sea Patrol, but Quietly” The New York Times. October 27, 2015. (http://www.nytimes.com/2015/10/28/world/asia/south-china-sea-uss-lassen-spratly-islands.html?_r=0)] 

가장 최근인 2016년 4월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호(USS John C. Stennis)가 남중국해에서 작전했고, 애쉬 카터(Ash Carter) 미 국방장관은 필리핀에서 스테니스호로 날아가 직접 승선 하기도 했다.[footnoteRef:42] 미국이 간접적인 군사 관여를 넘어 군사력을 동원해 직접 남중국해에서 작전하면서 중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42:  Jim Garamone. “Carter Visits USS Stennis Operating in South China Sea” US Department of Defense New Article. April 16, 2016. (http://www.defense.gov/News-Article-View/Article/722856/carter-visits-uss-stennis-operating-in-south-china-sea)] 

2009년 이후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고하는 중국의 군사력 시위로 시작된 남중국해의 긴장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직접 대결 양상으로 발전했다. 중국의 군사력 시위는 미국이 아시아 피봇 정책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보다 더 깊이 관여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퇴로가 차단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행동, 즉 미사일 배치, 영토 확장을 위한 간척 사업 등을 전개했고, 이는 미국의 직접적 군사 행동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쉽게 생각했던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경고가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킨 셈이다. 

결론
2009년 이후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 공세와 군사적 행동은 중국의 전략적 오판과 치밀하지 못한 대응을 잘 보여준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취하는 전략은 중국에게 득보다는 큰 손실을 안긴다. 2009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된 동남아 국가들의 정보에 놀란 중국은 갑작스럽게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공세적 대응은 미국의 피봇 정책을 군사적 관여로 방향을 크게 선회케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중국의 공세적 대응은 미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촉발했고 결국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적당히 경고하는 선에서 문제를 조용히 끌고 갈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중재법정으로 끌고 간 건에 대한 오판과 허술한 전략이 더해져 중국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전략적 오판과 그에 따른 대응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 상황은 중국의 대전략이나 구상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대일로, 아시아 신안보관 등 중국이 주장하는 비전이나 구상들은 큰 틀에서는 그럴 듯하다. 관찰자들은 중국이 잘 짜놓은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각본을 상상하곤 한다. 중국이 빠르게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했고, 여기에 제국이었던 중국의 과거가 겹쳐지면서 신비로운 중국이란 이미지가 형성돼 왔다.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중국이 자신의 비전과 구상,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 그리고 이 대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술 아래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다는 이미지다. 
하지만 이런 큰 그림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나 전략들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있지만 이를 달성해 내는 구체적이고 잘 기획된 전략 없이 주어진 상황에 그때그때 대응하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과 충돌, 의심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지도 질문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런 탄탄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던 것이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로 보인다.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에서 처한 상황은 더 강경한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중국을 끌고 갈 수 있다. 중국 입장에 대해 국제적으로 지지 세력이 별로 없다. 중국은 국내에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겪고 있다. 국제중재법정의 판결 이후 이미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상태에서 적절한 퇴로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약화되고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남중국해 영토 문제는 지속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이 남중국해 중재재판 이후 남중국해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 중국의 강경한 대응 가능성은 그에 비례하여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일본, 호주는 미국과 함께 아세안안보포럼 시기에 남중국해에 관한 국제중재재판 결과를 옹호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footnoteRef:43] 이런 점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의 대응은 보다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43:  2016년 7월 ARF 계기 발표된 미, 일, 호 3국 공동성명은 http://www.state.gov/r/pa/prs/ps/2016/07/260442.htm에서 볼 것. ] 

현재 벌어지는 미-중 대결은 신뢰성의 전쟁(War of Credibility)이란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과 중국 누구도 현재의 대결에서 먼저 물러설 수 없다. 중국은 의도와 다르게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깊이 개입할 빌미를 제공해 놓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피봇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했지만 얼마나 깊이 관여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기회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극구 부인하는 군사적 중국 봉쇄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두 국가 모두 전쟁을 할 의사는 없지만, 그렇다고 손을 들고 물러설 여유도 없다. 먼저 발을 빼는 국가는 큰 전략적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먼저 물러선다면 피봇 정책과 대 아시아 정책이 큰 상처를 입고 지역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중국이 먼저 물러선다면 아무리 빠르게 부상했더라도 아직 미국과 대결할 힘은 없다는 인식을 주게 되고, 그에 대한 국내적 반향 역시 현 지도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남중국해 갈등,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두 강대국이 이 난제에서 질서 있게 퇴각(orderly retreat)할 것인가, 어떻게 체면을 유지하면서 발을 뺄 것인가, 어떻게 출구전략 (exit strategy)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이런 문제들이 미-중 양국이나 미-중 대결로 인해 전략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지역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충돌을 일으킨다면 지역 어느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미-중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국가들에게는 지금이 미국과 중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지역국가들이 지혜를 모아 남중국해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두 나라를 설득해 남중국해의 긴장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다. 


부록 1. 
국제중재재판 판결 이전 중국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반응
	중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국가
	중국에 의해 지지를 호소 받았으나 입장 공개를 거부한 국가들
	중국의 지지 요청을 거부한 국가들
	중재재판의 권위를 인정하고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국가들

	국가
	Afghanistan, Gambia, Kenya, Lesotho, Liberia, Niger, Papua New Guinea, Sudan, Togo, Vanuatu
	Algeria*, Angola, Bahrain*, Bangladesh, Belarus, Brunei, Burundi, Cameroon, Comoros*, Djibouti*, Egypt*, Eritrea, Ethiopia, Gabon, India, Iraq*, Jordan*, Kuwait*, Kazakhstan, Kyrgyzstan, Laos, Lebanon*, Libya*, Malawi, Madagascar, Mauritania*, Morocco*, Mozambique, Oman*, Pakistan, Palestine*, Qatar*, Republic of the Congo, Russia, Saudi Arabia*, Serbia, Sierra Leone, South Africa, Somalia*, Sri Lanka, Syria*, Tanzania, Tajikistan, Tunisia*, Uganda, United Arab Emirates*,Uzbekistan, Venezuela, Yemen*, Zambia, Zimbabwe
	Cambodia, Fiji, Poland, Slovenia
	Albania, Australia, Austria*, Belgium*, Bosnia & Herzegovina, Botswana,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Japan,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ldova, Montenegro, Netherlands*, New Zealand,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Vietnam,

	국가수
	10
	51[footnoteRef:44] [44:  *표시가 된 국가들은 중-아랍협력포럼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알려졌으나, 실제 문서는 공개되지 않음.] 

	4
	40[footnoteRef:45] [45:  * 표시된 국가는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유럽연합의 반대 입장에 따라 정리된 국가] 





부록 2. 
중재재판 판결 이후 판결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반응
	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국가들
	중재재판 판결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한 국가들
	중립적 입장
	중재재판 판결 무효를 주장한 국가들

	국가
	Australia, Japan, Philippines, U.S., Vietnam, New Zealand, Canada
	Belgium*, Bosnia & Herzegovina,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ndia,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aysia, Malta*, Myanmar,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Kore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Algeria,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Russia, Serbia, Syria, Thailand
	China, Taiwan, Pakistan, Sudan, Montenegro


	국가수
	7
	33[footnoteRef:46] [46:  * 표시된 국가들은 개별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ropean Union) 공동입장을 통해 의사를 표시한 국가들임. ]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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